


감세정책의 실상과 사회경제적 부작용

2025. 4. 29.

정세은 (충남대 경제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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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위기를 빠르게 극복했지만

이후 성장률 추세는 하향세,

게다가 양극화의 심화

외환위기 직전까지 40년간 고도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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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경제성장률

1. 외환위기 이후 한국경제 저성장과 양극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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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선진국과 한국의 경제성장률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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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과 내수의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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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

외환위기 이전: 수출과 내수 호조
외환위기 직후:  수출 양호, 내수 부진
2013년 이후  :  수출 다소 위축, 내수 부진
지난 몇 년     :  수출 위축된 채 유지, 내수 더욱 부진

4



외환위기 이후 소득양극화 심화
상위 10%의 소득 증가는 하위 50%의 소득 감소와 대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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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우리나라 조세제도의 특징

첫째, 낮은 조세부담률.

- 유효세율이 낮음(세금/소득 혹은 세금/자산)

- 저부담-> 저복지, 그런데 우리나라는 부담에 비해 복지가 더욱 작음(경제지출 높음)

둘째, 관대한 비과세감면 제도

- 고소득, 고자산에 유리

- 명목세율은 누진세율이어서 매우 누진적 조세체제를 가진 것처럼 보이지만, 

두터운 비과세감면제도가 누진도를 줄임.

-직접세 높은 면세자 비율(소득세 뿐 아니라 법인세 포함 모든 세제). 당연히 고소득, 고자산 계층의  
세금이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음. 따라서 누진적으로 보임. 그러나 저소득층 소비세 부담이 큼.

-또한 다른 국가에 비해 고소득, 고자산 계층의 세부담이 약하고, 국가의 소득재분배 기능이 약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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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평균에 비해 저세부담 (조세부담률 수준보다 더 낮은 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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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GDP 대비 %)

⚫  총조세부담률(국민 부담률)
OECD 평균 34.0% - 한국 29.7% = 4.3%p

⚫ GDP 대비 공공사회복지지출 비중
OECD 평균 21.1% - 한국 13.8% = 7.3%p

⚫ 국민 부담률 29.7%
= 조세부담률 22.1%+사회보장기여금 7.6%

OECD 평균보다 각각 3.2%p와 1.1%p 낮음

⚫ 중부담+저복지 ⇒ 국민부담률과 조세부담률
은 OECD 평균에 근접하지만, 공공사회복지지
출 비중은 여전히 낮은 수준

주: 2022년 국민 부담률(36개 국가), 공공사회복지지출(26개 국가) 평균. 한국은 2020년 GDP 기준.

자료: OECD Data Explorer에서 2024.9.16. 추출. 기획재정부, 「 2024~2028년 국가재정운용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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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DP 대비 세목별 세수비중(2020년, %)

소득세 자산세
소비세

사회보장기여금

개인 법인 전체 상증세 보유세 거래세 전체 종업원 고용주

한국 5.3 3.4 4 0.5 1 2.4 6.8 7.8 3.4 3.5

OECD 

평균
8.3 2.7 1.9 0.1 1.1 0.5 10.6 9.4 3.4 5.3

• 세수 기준으로 한다면, 소득세, 소비세, 사회보장기여금 증가, 법인세, 자산세 감소. 
• 그러나 이러한 결과가 소득과 자산 분배 상태의 결과. 유효세율을 기준으로 하면 법인세, 상

증세, 보유세 유효세율은 낮음. 소득과 자산 분배 상태가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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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 역할이 왜 작은가?
명목세율 구조는 충분히 누진적임.

2020년 기준 우리나라 최고세율 42%는 OECD 국가 중 14위 수준
∙ 2020년 OECD평균 최고세율 35.9%



● 첫째, 종합과세가 완전하지 않음

* 분리과세: 일부 소득은 별도의 원천징수로 납세 종결
①2천만원 이하 금융소득 14% 
②2천만원 이하 임대소득 14%
③의료목적 등 연금소득 3~5% 
④복권당첨금 등 20%/30%

- 이자, 배당, 임대소득이 많은 고소득층에 유리.  

양도소득 과세 약함
-1세대 1주택 양도소득 비과세
- 금융투자소득  폐지



근로소득세 실효세율 국제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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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가구 홑벌이 2자녀 가구

50% 100% 150% 200% 250% 50% 100% 150% 200% 250%

OECD 7.6 15.0 19.5 22.5 24.7 1.3 10.1 15.6 19.2 21.9

한국 1.5 6.6 10.4 13.7 17.0 0.2 4.7 8.6 12.4 15.4

차이 6.1 8.4 9.1 8.8 7.7 1.1 5.4 7.0 6.8 6.5

(단위: %)

주 1: 소득구간은 임금근로자 평균소득의 50%∼250%.
2: 실효세율=(중앙정부 근로소득세 + 지방정부 근로소득세)÷총임금소득

자료: OECD.Stat, Database.

● 둘째, 비과세감면이 많음(소득공제, 세액공제)
-> 면세자도 많지만 고소득층의 실효세율도 낮아짐.



① 법인세 명목 최고세율(지방세 포함, 26.4%)은 OECD 국가 평균(23.6%)을 상회하지만,

⇒ 실효세율은 높지 않음

② 법인세 최고세율이 적용되기 시작하는 과세표준이 높아서 적용대상 협소

▪ 2022년 법인세 최고세율 적용 법인수는 151개로 법인세를 납부한 전체 법인기업의 0.03%

▪ 이들 기업이 납부한 총부담세액은 전체의 47.7%

③ 법인세 공제·감면의 대기업과 중견기업에 대한 높은 귀속 비중과 최저한세 미적용

▪ 법인세 공제 및 감면액의 63.6%가 대기업과 중견기업에 귀속되고, 57.8%는 최저한세 무적용

❖ 2022년 매출액 기준 100대 기업의 사내유보금 총 1,117조 원

❖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사내유보금은 각각 208.8조 원과 58조 원

12

법인세는 부담스러운 수준인가?



법인세 국제비교(202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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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표준 구간 수 국가

단일세율

(24개국)

오스트리아(25), 캐나다(26.21), 콜롬비아(35), 체코(19), 덴마크(22), 에스토니아

(20), 핀란드(20), 독일(29.94), 그리스(22), 헝가리(9), 아이슬란드(20), 아일랜드

(12.5), 이스라엘(23), 이탈리아(27.81), 라트비아(20), 멕시코(30), 뉴질랜드(28), 노

르웨이(22), 슬로베니아(19), 스페인(25), 스웨덴(20.6), 스위스(19.65),튀르키예(20),

미국(25.77)

2단계

(10개국)

호주(30), 벨기에(25), 칠레(27), 프랑스(25.83), 일본(29.74), 리투아니아(15)

네덜란드(19-25.8), 폴란드(19), 포르투갈(31.5), 슬로바키아(21)

3단계(2개국) 룩셈부르크(15-24.94), 영국(25),

4단계(1개국) 한국(9.9/20.9/23.1/26.4)

5단계(1개국) 코스타리카

주: 세율은 지방세를 포함한 수치. 호주, 벨기에, 프랑스, 일본, 네덜란드, 폴란드, 포르투갈, 슬로바티아 영국 등은 소기업에 대해 기본세율보
낮은 세율 적용.

출처: 국회예산정책처(2024), 『2024 대한민국 조세』



법인세 실효세율 국제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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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2020) 일본(2019) 미국(2019) 영국(2020) 캐나다(2018) 호주(2020)

GDP 대비 법인세 3.4% 3.8% 1.3% 2.3% 4.1% 2.8%

법인세 최고세율
(지방세 포함)

25.0%
(27.5%)

23.2%
(29.74%)

21.0%
(25.89%)

19.0%
(19.0%)

15.0%
(26.78%)

30.0%
(30.0%)

실효세율
17.5%
(20.5%)

17.7%
(25.1%)

14.8%
(21.0%)

19.8%
(19.8%)

13.4%
(20.2%)

24.8%
(24.8%)

과세표준/GDP 15.9% 11.5% 8.1% 13.0% 20.2% 11.2%

자료: OECD, Revenue Statistics. 각국 국세청 과세자료.



부동산 실효세율은 민간보유 부동산 총 가치 대비 보유세 세수 비율.

부동산 보유세율 부담은 높은 편인가?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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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주요국의 부동산 실효세율 (토지+자유 연구소 자료)



- 비과세감면은 기본적으로 역진적. 정비가 필요하다는 공감대.

- 그러나 원래의 도입 목적이 있고 이해집단이 있기 때문에 정리가 쉽지 않음.  

- 복지나 R&D 등은 재정지출로 실시하도록 원칙 정하고, 비과세 감면 서서히 해소 필요.

- (그러나 각국이 세제지원을 투자유치를 위해 사용하고 있어서 완전히 무시할 수 없음)  

<2018~2023 감면액 기준 상위 5개 항목 (단위: 억원)>

*보험료(보험료 특별소득공제ㆍ세액공제), 연금보험료(연금보험료 소득공제), 의제매입(면세 농산물등 의제매입세액공제), R&D(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중소
기업(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신용카드(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공제)
※ 자료 : 각 년도 조세지출예산서를 필자가 가공

비과세감면 제도가 세제 교란. 그러나 정비 쉽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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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보주수의 주장1. 감세 낙수효과 크다 (낮은 조세부담률이 성장에 기여)

17

2. 윤석열 정부 감세정책 전략: ‘감세와 저국채’ 금과옥조

공급주의 경제학에서는 조세의 변화와 총공급과의 상호관계를 중요시하는 것으로

ㅇ 소득세율 인하는 근로의욕 고취에 따라 노동공급을 확대하고

ㅇ 법인세율 인하는 순법인소득이 증가되어 투자를 증대하여 경제성장을 이끌 수 있다고 봄

재정 보주수의 주장2. 국채 증가는 경제성장에 부정적 (낮은 국채 수준이 성장에 기여)

ㅇ 국채가 많으면 국채 이자를 확보하기 위해 국채를 발행하는 악순환 발생.

ㅇ 국채가 많으면 국가신용도가 하락. 국제조달금리 상승.

ㅇ 미래에 조세가 많아질 것이라 생각해서 전생에 걸쳐 소비를 계획하는 가계는 현재 소비를 줄임.



재정 보수주의자 전략: 재정지출 증가로 인한 재정건전성 악화 강조-> 지출 축소 추진

• 2021년 코로나 2년차 국채 증가 비판 (박형수, K-정책플랫폼 창립웨비나 주제발표 3) 

코로나 시기임에
도 기승전 재정건
전성 강조.

-> 어느 정도 국
채 증가는 문제 없
다. 감세와 지출감
소가 문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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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보수주의자 전략. 고령화 복지 지출 증가로 장기 재정건전성 악화 -> 복지지출 축소 추진

• 정부가 일부러 가
정을 잘못 설정해
서 미래 국채 증가
를 과소 전망했다
고 비판

19(박형수, 한국경제학회 발표)



고령화 장기전망 시, 증세를 아예 고려하지 않음(NABO 전망)

• 총수입 늘리는 

것 중요.

20



감세는 국채발행 하지 않으면 지출축소를 동반. 
저성장과 양극화는 명약관화. 그런데 재정보수주의는 반대로 설명
그러나 감세를 주도한 미국, 장기적 효과는 양극화, 제조업 경쟁력 상실

21

미국의 소득세 최고세율 



2022년 고가주택자, 다주택자 종부세 & 양도세 감세-> 당장 2022년 영향

금투세 도입 유예 및 주식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 완화
상장주식의 경우 대주주만 주식양도소득세를 납부. 
대주주 판정 시 가족 지분을 합산하여 계산하는 규정 폐지.  
최대주주에 한해 기타주주와 합산하지만 기타주주의 범위 축소.

대기업 법인세 감세 -> 2023년부터 영향
원안은 최고세율 인하(25%->22%)였으나 전구간 1%p 인하로 합의 
내국법인이 국내 자회사로부터 받는 배당금 익금 불산입률 상향 / 내국법인이 해외 자회사로부터 받
는 배당금 익금 불산입
첨단산업 대규모 세액공제 /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 축소 /가업승계특례

2024년 금투소득세 폐지

• -> 그 결과 세수 위축, 세수결손 발생. 그에 따라 지출 허리띠 졸라맴. 

윤석열 정부는 철지난 재정 보수주의에 따라 감세 실시

22



윤석열 정부 감세로 인한 국세 수입 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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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 24



구 분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19-22 증감 22-24증감
총 국 세 293 286 344 396 344 337 102 -59
소 득 세 84 93 114 129 116 117 45 -11
ㆍ종합소득세 17 16 16 24 21 20 7 -4
ㆍ양도소득세 16 24 37 32 18 16 16 -16
ㆍ근로소득세 38 41 47 57 59 61 19 4
법 인 세 72 56 70 104 80 63 31 -41
상속증여세 8 10 15 15 15 15 6 1
부가가치세 71 65 71 82 74 82 11 1
개별소비세 10 9 9 9 9 9 0 -1
증권거래세 4 9 10 6 6 5 2 -2
인 지 세 1 1 1 1 1 1 0 0
과년도수입 6 4 5 7 6 7 1 -1

교통에너지환경세 15 14 17 11 11 11 -3 0

관 세 8 7 8 10 7 7 2 -3
교 육 세 5 5 5 5 5 5 0 1
종합부동산세 3 4 6 7 5 4 4 -3
주 세 4 3 3 4 4 3 0 0
농 특 세 4 6 9 7 7 7 3 0

단위: 조원윤석열 정부 감세로 인한 절대적 세수 감소: 특히 자본소득 감세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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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2023년 구
간별 근로소득세 

유효세율을 보면, 

근로소득세 부담이
커진 것이 아니라 

법인세 부담이 약
화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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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세율

중과세율
(22년-3주택 이상+조정대
상지역 2주택/23년-과표 
12억원 초과 3주택 이상)

개인분 총합
1세대 1주택

1세대 1주택 외
(22년-조정대상지역 제
외한 2주택자/23년-2주
택자+과표 12억원 이
하 3주택 이상)

연도 인원 세액 인원 세액 인원 세액 인원 세액

2022년 235,336 256,225 420,298 438,196 483,454 1,890,721 1,139,088 2,585,142

2023년 111,315 91,267 237,041 273,148 2,597 91,959 350,953 456,374

증감률 -52.7 -64.4 -43.6 -37.7 -99.5 -95.1 -69.2 -82.3

<2022년과 2023년 개인 주택 기준 종부세 과세 인원과 세액 규모(명, 백만원)>

중과세율 대상자들이 가장 큰 혜택을 봄

28



윤석열 정부의 밸류업 감세 시도

• 배당소득세율 인하, 자사주 매입 세액공제 시도-> 주식투자 유인, 주가 상승.

• 주장: 법인세와 자본과세를 완화해야, 기업의 실물투자와 가계의 주식투자가 회복. 감세 낙수효과

자본시장 정책과제 추진 방향

- 정부는 ｢➊공정·투명한 시장질서 확립, ➋투자자 자본시장 접근성 제고, ➌주

주가치 존중 문화 확산｣을 3대 축으로 우리 자본시장의 체질개선을 위한 

정책과제를 추진 중

- 우리 자본시장이 ‘기업과 투자자가 상생하는 기회의 사다리’가 될 수 있도

록,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등 추가 과제도 꾸준히 추진할 계획

- 금융투자가 대중화되면서 자본
과세 감세가 새로운 양태로 추진.
- 대자본에게 유리한 것임에도 불
구하고 개미투자자들 호응
- 그러나 주주환원 감세는 조세정
의에 위배될 뿐 아니라 성장에도 
부정적

29



윤석열 정부의 상속세 감세 시도

30

처음 제시한 감세안



1. 과세 방식의 변경(유산세 → 유산취득세)

• 정부 개정안은 상속세 과세대상을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서 상속인 또는 수유자에게 귀속되는 재산
(상속취득재산)으로 하고, 상속취득재산의 범위를 상속인 또는 수유자뿐 아니라 피상속인이 거주자인
지를 고려하여 규정함(안 제3조의2, 안 제 3조) 

2. 인적공제 대상 확대 및 공제 금액 상향

• 현행 기초공제와 일괄공제를 폐지함. 배우자공제는 배우자가 받은 재산만큼 공제하되, 법정상속분이 
10억원 미만인 경우 10억원 한도 내에서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재산을 공제함. 그 밖의 인적 공제는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등인 경우 5억원, 그 외의 경우 2억원으로 하고, 수유자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등은 5천만원, 그 외의 친족은 1천만원으로 하여 공제 대상을 확대하고 금액을 상향 조정함. 
(안 제18조, 제19조, 제20조, 제21조)

3. 상속재산 신고 및 과세방법

• 상속재산 분할기한은 상속세 신고기한 다음날부터 9개월까지로 규정함. 

31

최근 정부가 제출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



상속세 개정안의 문제점

• 이번 상속세 개정안의 가장 큰 특징은 피상속 전체 유산을 기준으로 과세하는 유산세 방식에서 상속인들이 

취득한 각자의 상속재산별로 과세하는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변경하는 것임. 정부는 상속인이 받은 만큼 세

금을 부담함으로써 과세 형평을 제고할 수 있기 때문에 유산취득세 전환이 필요하다고 설명함.

• 유산취득세 방식 전환은 과거 문재인 정부에서도 논의된 바 있으나, 당시 제안된 개선 사항은 이번 개정안에

서 반영되지 않았음. 특히 최근 부자감세 기조로 세수 부족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세수 중립성 확보에 대한 

고려가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은 매우 우려됨(세수 위축)

• 자산 규모 크고 자녀 많을 수록 상속세 감면액 많아짐 (부자 감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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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상속세는 초부자 감세 제도. 따라서 상속세 감세는 초부자 혜택(2023년 기준)

과세표준 피상속인수
1인당 상속세 구조(백만원, %) 피상속인

비중(%)
상속세수 
비중(%)상속재산 과세표준 결정세액 실효세율

1억 이하 3,527 838 50 4 0.5 17.7 0.1

3억 이하 4,747 970 193 24 2.4 23.8(41.5)* 0.9(1.0)

5억 이하 3,002 1,163 394 57 4.9 15.1(56.5) 1.4(2.4)

10억 이하 3,878 1,570 712 132 8.4 19.4(76.0) 4.2(6.6)

20억 이하 2,618 2,398 1,394 346 14.4 13.1(89.1) 7.4(13.9)

30억 이하 921 3,472 2,438 706 20.3 4.6(93.7) 5.3(19.2)

50억 이하 638 5,242 3,800 1,281 24.4 3.2(96.9) 6.6(25.9)

100억 이하 359 8,112 6,885 2,567 31.6 1.8(98.7) 7.5(33.4)

500억 이하 225 22,261 18,543 7,612 34.2 1.1(99.9) 13.9(47.3)

500억 초과 29 472,750 481,025*** 222,911 47.2 0.1(100) 52.6(100)

(30억 초과) 1,251 19,998 18,399 7,926 39.6 6.3 80.7

전체 19,944 2,600 1,706 616 23.7 100 100
주: * 피상속인 비중 열의 괄호안은 누적 비중. ** 2억 이하는 20%에서 10%로 인하, 2억 초과~3억 이하는 20%로 변화 
없음. *** 과표가 상속재산보다 큰 것은 증여 조정 결과. 출처: 국세통계 (국세청 홈페이지 다운로드) 33



3. 윤석열 정부 감세 결과

• 재정 지출 축소

34

구 분
2022년
결산

2023년 
결산

2024년 
본예산

(a)

2025년 
예산안

(b)

증감(b-a)

금액 증감률

총수입

국세수입

세외수입

기금수입

617.8

395.9

30.8

190.8

573.9

344.1

28.5

201.1

612.2

367.3

28.2

216.7

651.8

382.4

36.6

232.8

39.6

15.1

8.4

16.1

6.5

4.1

29.8

7.4

총지출

예산

기금

682.4

439.6

231.2

610.7

413.1

196.5

656.6

438.3

218.4

677.4

459.9

226.5

20.8

12.6

8.2

3.2

2.9

3.7

의무지출

재량지출

332.7

349.7

341.8

297.3

347.4

309.2

365.6

311.8

18.2

2.6

5.2

0.8

(단위: 조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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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수부진으로 인한 저성장

국내총생산에 대한 지출(2020년 기준)            
(계절조정계열 전기대비, %)

2023p 2024p 2025p

1/4 2/4 3/4 4/4 1/4 2/4 3/4 4/4 1/4

국 내 총 생 산 0.4 0.6 0.8 0.5 1.3 -0.2 0.1 0.1
-0.2 (-0.1) 

( G D P ) (1.1) (1.0) (1.4) (2.1) (3.3) (2.3) (1.5) (1.2)

민  간  소  비 0.5 -0.3 0.1 0.4 0.7 -0.2 0.5 0.2 -0.1 (0.5)

정  부  소  비 0.4 -2.1 0.3 0.5 0.8 0.6 0.6 0.7 -0.1 (1.9)

건  설  투  자 0.6 0.2 1.9 -3.8 3.3 -1.7 -3.6 -4.5 -3.2 (-12.2) 

설  비  투  자 -1.4 0.4 -2.0 2.8 -2.0 -1.2 6.5 1.2 -2.1 (4.2)

지 식 재 산 생 산 물 투 자 -0.2 1.0 0.8 -0.2 0.8 -0.9 0.0 0.3 0.3 (-0.3) 
재  고  증  감 1) 0.2 -0.4 -0.3 -0.4 -0.3 0.3 0.3 0.0 0.0 (0.6)

수 출 4.2 1.1 1.9 3.9 1.8 1.2 -0.2 0.8 -1.1 (0.6)

수 입 3.9 -1.8 0.3 1.6 -0.4 1.6 1.6 0.1 -2.0 (1.2)

주 : 1) 재고증감은 GDP에 대한 성장기여도(%p) 2) ( ) 내는 원계열 전년동기대비 증감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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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수부진 감수하고 지출축소. 국채 증가 최대한 억제

구 분
2022년

결산

2023년 

결산

2024년 

본예산

(a)

2025년 

예산안

(b)

증감(b-a)

금액 증감률

통합재정수지 ⧍64.6 ⧍36.8
⧍44.4

(⧍1.8)

⧍25.6

(⧍1.0)
18.8 0.8%p

관리재정수지
⧍117.0

(⧍4.1)

⧍87.0

(⧍5.0)

⧍91.6

(⧍3.6)

⧍77.7

(⧍2.9)
13.9 0.7%p

국가채무(D1)
1,067.7

(49.4%)

1,134.8

(49.8%)

1,195.8

( 47.4%)

1,277.0

(48.3%)
81.3 0.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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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적자성 국채 증가 문제. 
부채 증가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지출 감소가 문제

41

금융성 국채와 적자성 국채 규모 추이 

출처: 예산정책처(2024) 발간, 2023회계연도 결산 총괄 분석 
 
 



4. 민주당의 부화뇌동도 문제

• 종부세: 문재인 정부 말 1세대 1주택 완화

• 법인세: 윤석열 정부 법인세 감세 시 더욱 큰 규모의 세액 감세

• 금융투자소득세: 윤석열 정부 폐지 동의

• 소득세: 소득세 물가연동제 제안

• 상속세: 배우자 상속제 폐지

• 밸류업 감세 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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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위기 이후 자본소득분배율 상승.

출처: 이제민(2023), 자본이득을 감안한 자본소득분배율
의 장기 추이, 경제발전연구 제29권

(A) 그림 B+C,  (B) A+B+C

(단위: GDP 대비 %)

외환위기 이후 “높은 자본소득분배율”: 이윤몫이 커짐. 

자본소득분배율 구성

43

<밸류업 감세의 문제점> 



외환위기 이후 기업 저축률이 높아지고
가계는 저축률 감소(소비성향이 높아졌다기보다 소득이 줄어듬)

가계, 기업, 정부의 저축률(GDP대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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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체소득에서 법인이 가져가는 것을 많지만, 자기자본 수익성은 낮음. 

• 주식시장 부진은, 북한 문제라는 정치적 위험성, 그리고 경제성장률 하락, 기업의 낮은 수익성이 결
합된 결과. 기업은 낮은 수익성은 기업의 문제.

그런데 “높은 자본소득분배율”에 대비되는 기업의 낮은 수익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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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위기 이후 노동을 착취해서 쌓아둔 자본을 주주에게 세금없이 넘겨 주려는 셈.  



<참고> 일본의 밸류업 정책 시사점: 세제 지원은 핵심이 아님

• 정책의 배경 배경: 한국과 비슷. 낮은 PBR, 약한 주주환원 등

 1) PBR 1배 미만 기업 개혁 압박

• 일본 도쿄증권거래소(TSE)는 PBR 1배 미만인 기업에 "기업가치를 높일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제출하라"고 요구. 

 (2) 주주환원 정책 강화 (배당 & 자사주 매입 확대)

• 기업들은 배당 확대 및 자사주 매입을 통해 주주 가치를 높이도록 압박받고 있음.

• 2023년 이후 일본 기업들의 배당 성향(순이익 대비 배당금 비율)이 점진적으로 상승.

 (3) 내부 유보금(현금) 축소 및 자본 활용 촉진

• 일본 기업들은 과도한 현금을 보유. 정부는 이 자금을 투자(연구개발, M&A 등)나 주주환원(배당, 자사주 매입)에 활
용할 것을 요구.

 (4) 기업 지배구조(거버넌스) 개혁 강화

• 기업이 주주 가치를 높이기 위해 이사회(보드 멤버) 개혁, 경영진의 책임 강화 등의 개혁 추진.

• 외부 이사의 비율을 늘리고, 경영진의 성과와 보상을 주가 및 기업가치에 연계하는 구조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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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투자소득세 실시 (소액투자자만 비과세)

• 소액투자 비과세(NISA) 혜택 정도

연간 투자 한도: 120만 엔-> 360만 엔

(총 투자 한도: 기존 600만 엔-> 1,800만 엔)

비과세 기간: 최대 20년-> 무기한

▪ 우리나라처럼 금융투자소득세 폐지하지 않았음. 
▪ 폐지의 가장 큰 이유로 제시된 것은, 소수의 큰 손이 한국

을 떠나면 가격이 폭락한다는 우려. 
▪ 그런데 자신들이 떠나면 가격이 폭락해서 자신들이 손해

를 볼텐데 그렇게 할까? 
▪ 일부 그런 현상이 있더라도 투명성 제고는 더욱 큰 성과. 

➢ 일본 소득세 포괄주의로 금융투자소득세 걷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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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화와 민주화: 재벌체제, 불균형 성장 전략, 중산층의 등장

• 신자유주의 개혁: 재벌과 금융자본의 결합, 저성장과 양극화, 자산격차 확대

• 중산층의 위축

• AI 확산, 에너지전환, 인구구조 변화

• : 금융자본의 산업자본 지배 강화, 저성장과 양극화 더욱 심화 우려

한국경제 저성장과 양극화 위기

5. 한국경제 당면 과제와 증세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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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민주화와 복지 강화 (전통적 진보 아젠다)

• - 노동차별 완화, 재벌 규제 (혹은 대타협), 금융 통제, 공기업 강화

• - 양극화 문제 해결은 그 자체로도 시급하고 성장 효과도 있어서 중요. 

• - 복지 확대는 좋은 일자리 확대, 소비 확대할 것이므로 중요. 

• 진보적 산업정책 필요 (제조업, 서비스업 고도화를 통한 좋은 일자리)

• - 고령화 시대, 고령인구 부양 부담의 증가.

• - 청년, 여성, 고령자의 고용률 높여야 함. 좋은 일자리 만들어야.

• - 감세, 규제완화, 대기업 프렌들리 정책이 아니라, 

국가가 주도하는, 공공인프라 확대, 혁신과 역량 강화, 복지확대에 기반한 일자리 확대.

한국경제 개혁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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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극적 조세정책(충분한 세입과 재정지출)의 중요성

• 정부는 다양한 정책수단을 가지고 있음. 

• - 각 부문 규제정책: 진입규제, 행위규제 등

• - 재정조세정책, 통화금융정책, 무역정책, 투자정책, 환율정책 등

• 신자유주의 재정보수주의로 인해 재정조세정책보다 통화금융정책

• (논리: 재정정책은 민간활동을 구축, 재정적자는 미래 세대의 빚이라는 이데올로기)

• - 그러나 금융자본이 지배하는 세계에서 통화금융정책은 투기와 양극화 경향

• 향후 복지강화와 진보적 성장 정책을 위해서는 재정조세정책이 중요

• 1. 조세, 국채 -> 재원 마련 -> 복지 강화와 성장을 추진 (정책금융도 활용)

• 2. 조세(소득세와 자산세)를 통한 불로소득 환수 -> 투기 활동을 억제. 생산적 경제활동 장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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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재정의 미약한 재분배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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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

주 1:시장소득=근로소득+사업소득+재산소득+사적이전소득-사적이전지출.

2:공적 이전소득은 공적연금,기초연금,양육수당,장애수당,기초생활보장지원금,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등 정부의 사회수혜금.

3:처분가능소득=시장소득-세금+공적 이전소득

자료: OECD Income distribution database.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를 이용하여 산출.

⚫ 조세·공적 이전소득 불평등 감소 
효과

▪ 2016년 11.4% 
▪ 2021년 17.8%
▪ OECD 회원국 평균(31.1%)

⚫ 한국의 처분가능소득 불평등도

▪ 37개 OECD 회원국 12위

시장소득
(a)

처분가능소득
(b)

불평등개선효과
(a-b)/a

한국(2021년) 0.405 0.333 17.8

한국(2020년) 0.405 0.331 18.3

OECD(2020년) 0.469 0.323 31.1

북유럽형 0.458 0.268 41.5

서유럽형 0.489 0.281 42.5

남유럽형 0.519 0.327 37

영미형 0.478 0.322 32.6



⚫현 시점에서 바람직한 조세정책의 방향

⚫ 조세정의와 세수세반 파괴하는 윤석열 정부 감세 원상복구

- 법인세 하위 구간 원상복구 및 강화, 과도한 투자세액 공제 정비 

- 해외자회사 배당금 비과세 폐지(또는 배당소득 국내 투자 시 공제)

- 종부세, 양도세 원상복구, 부동산 공시가격 로드맵 원상복구

- 금융투자소득세 재도입, 가업상속공제 강화 원상복구

⚫ 불평등 완화, 고용 확대를 위한 누진적 보편 증세 추진

- 소득세, 법인세 등에서 누진도 증가와 전체적인 세수 증가

 - - 비과세감면제도의 정비와 상위 소득구간 과세 강화 

- 부동산 투기 근절·토지공개념 실현 위한 토지초과이득세 부활

- 부의 대물림 방지를 위한 증여세·상속세 일괄공제 금액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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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고소득층(자본소득 많을 것임)

세전소득

세후소득부가가치세
비례소득세

부자증세, 누진증세보편증세 보편증세

어떤 증세 방안이든 증세해서 저소득층에게 몰아주는 복지를 한다면 재분배는 개선. 
그러나 불평등 완화효과는 다를 것. 불평등 완화효과는 누진도도 중요하고 세수 규모도 중요함.

다양한 증세 방안 존재(모든 소득이 가구에 귀속된다고 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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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직한 증세방안: 누진적 보편증세
누진증세 우선, 그러나 보편증세와 결합되어야 
의미있는 복지국가 가능. 누진증세와 보편증세 동시에 추진도 바람직. 

세전소득

세후소득

세수입은 복지
로 돌려줌.소득

소득 하위계층-→ 상위계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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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최고세율 적용 과세표준의 하향과 전 소득구간에서 세율 인상

⚫ 초과누진세제 하에서는 저소득구간에서 세율이 인상되면 고소득층의 세부담도 더 많이 증가

⚫ 2022년 소득세 최고세율 적용 시작 과세표준은 근로자 평균소득 대비 21.6배(OECD 평균 7.4배)

2. 자본소득에 대한 과세 정상화로 소득 유형 및 계층 간 과세형평성 제고

⚫ 「금융소득종합과세」의 분리과세 기준금액(2천만원)을 낮추고, 궁극적으로 종합과세

3. 저출산·고령화에 대응하고, 과세형평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공제제도 개편

⚫ 근로소득공제를 축소하되 인적 공제를 확대하여 가계 단위의 생계지원 기능 강화

⚫ 사업자의 소득포착률이 높아진 현실을 고려하여 근로소득세액공제 축소·폐지

⚫ 사업자 과표양성화를 위해 도입된 신용카드 소득공제도 점진적으로 축소·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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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과제 : 소득세 강화



1. 최고세율 적용 시작 과표구간 하향조정과 단순화

⚫ 최고세율을 25%로 유지하되 세율 구조를 2~3단계로 단순화

⚫ 최고세율과 최저세율의 격차 축소

2. 법인세제의 투자·고용효과 제고와 세수기반 확충

⚫ 법인세 세액공제·감면 중 최저한세의 적용을 받지 않는 항목 축소

⚫ 과세표준 3천억원 초과액에 적용하는 최저한세율 상향 조정

⚫ 투자와 고용효과를 반영하는 방식으로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개편

⚫ 투자·상생협력촉진 과세특례제도의 발전적 개편 필요

(2022년 경력단절 여성 재고용 중소기업 세액공제와 육아휴직 후 고용유지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액은 각각 6.2억원과 39.1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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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과제 : 법인세 강화

실물투자, 혁신투자가 중요하다는 점에서, 법인세율을 올리고, 선별적으로 강력하게 세
액공제를 주는 것이 효율적. 



1. 가격안정 효과를 강조하기보다 불로소득 과세를 강조

2. 조세법률주의에 입각한 과표 관리

⚫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통한 보유세의 조정은 ‘조세법률주의’에 반하는 과세방식

⚫ 시가를 과세표준으로 하면서 세법 개정으로 세부담을 결정하는 방식

3. 불로소득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기 위한 방안

⚫ “거래세는 낮추고, 보유세는 올린다”는 원칙이 기존 진보진영의 합의인데,

⚫ -> “거래세는 낮추고, 고가와 다주택에 대한 양도세와 보유세를 올린다”는 어떨지.

⚫ 임대사업자에 대한 의무를 부과하고 세제혜택은 적정 수준으로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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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과제 : 다주택/고가주택 양도세, 종부세 강화



<종부세 논란: 근본적 보유세 개편 필요한가?>
완벽한 대안이 없음. 종부세는 장점이 많음. 현 체제 유지하고 개선

첫째, 일정 규모 이하 1세대 1주택 이하 가구에 대해 비과세 유지해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그렇다고 

생각. 조사에 따르면(첨부), 국민의 90%가까이가 내 집을 소유하고 싶다고 생각.  소득도 일정부분까

지는 면세해 주듯이, 세입자도 일정부분의 월세는 세액공제해 주듯이. 일정 가액 이하 1세대 1주택 비

과세 타당(일정 가액 기준이 문제). 1세대 2주택 비과세 허용하는 것은 피치못할 상황에서만 주어야 

함(엄격한 기준이 있어야 할 것).

둘째, 그렇다고 1세대 1주택 종부세 폐지를 허용한다면 종부세 폐지로 이어질 가능성 큼. 1주택자 중 

초고가 아파트가 있을 것이고 그 가격 하위의 다주택자들도 비과세를 요구할 것.

셋째, 다주택자 중과세 유지 필요. 주택 수가 아니라 가액 기준으로만 바꾼다면 소형 주택 여럿을 독

점하여 서민이 집 구하기 어렵게 만들 것. 공제 기준, 세율을 어떻게 설계?  

현재의 제도를 바꾸기보다, 그 장점을 알리고, 최근 윤석열 정부 하에서 
완화된 종부세를 다시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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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의가 필요한 부분>

첫째, 현재 종부세가 토지 과세와 비주거용 건물 과세가 약한 것은 문제. 이 쪽으로 투기 수요가 몰리고 있음. 그 

실태를 파악하여  과세 강화를 제안하는 것이 필요. 그러나 실행 방안에 있어서는 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 도입이 

낫지 않을지. 상가 부분은 투명성 확보와 세입자 권리 강화가 먼저이지 않을지. 

둘째,  공시가격 현실화. 그런데 가격이 급등한 상태에서 공시사격 현실화하게 되면 보유세 부담이 커질텐데. 공정

시장가액비율을 당분간 유지하여 완충수단으로 사용.

셋째, 실수요의 범위를 조금 확대할 필요 검토. 가령 인구소멸 지역의 주택 구입에 대해서는 다주택 중과세 완화(2

주택 한정, 지금도 이미 그렇게 하고 있음)

넷째, 민간임대에 대한 적정 의무와 혜택 설계 필요. 규제 수용하는 소형 민간임대 사업자(지금도 10년 장 기 등록

임대사업자에게는 혜택), 민간 협동조합 주택 등에 대해서는 약한 과세 적용

다섯째,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게 사용처를 바꾸자는 제안의 취지에는 찬성. 방법은  논의 필요. 현재는 지자체에 

나누어 주고 있는데 이를 다른 곳으로 돌린다면 구멍나는 지자체 예산은 어떻게 마련할지도 생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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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과세형평성 제고를 위한 제도 개혁 필요

⚫ 상증세는 생애주기의 과세와 조세체계의 관점에서 소득세와 연계하여 개편

⚫ 다양한 공제 제도로 인해 실효세율은 명목 최고세율에 비해 크게 낮은 수준

⚫ 가업승계에 대한 과도한 공제 축소: 재산의 취득에 따른 세부담과 경영권은 별개의 문제

⚫ 기업의 일감몰아주기와 공익법인을 통한 상속 및 증여 제도의 개선

2. 공정과세를 고려한 세율체계 개편 

⚫ 유산세에서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변경할 경우 중하위 자산계층에서 세부담 증가

⚫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환할 경우에는 증여세는 물론 소득세와의 정합성 고려

⚫ 혼인에 따른 증여 공제액의 확대보다는 정상 과세 후, 그 세수를 저출생 관련 재원으로 활용

개혁과제 : 상속세, 증여세 강화



1. 조세지출 중 적극적 관리대상은 “비과세･감면 정비 대상”

⚫ 다른 항목에 비해 적극적 관리대상이 상대적으로 빠르게 증가

⚫ 개별 제도의 효과성과 타당성 등을 평가하여 폐지 여부 판단

⚫ (청년)고용증대세제와 사회보험료세액공제 등의 효과가 미약한 것으로 평가

2. 과세 기반의 확충을 위해서는 지하경제의 양성화와 역외탈세 방지 필요

⚫ 지하경제의 양성화 조치: 세원의 철저한 관리, 조세정보의 투명한 공개, 자발적 납세협력을  유도하기   위

한 유인체계의 구축, 탈세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

⚫ 역외탈세 방지: 탈세를 목적으로 조세피난처에 설립된 법인에 대한 법인격 부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기준 

인하와 신고대상자 범위의 확대, 내부고발자에 대한 보호규정과 차명금융계좌에 대한 처벌의 강화

3. 조세지출과 재정지출의 연계 

⚫ 고등학교 무상교육 실시와 대학 국가장학금 확대에 따라 자녀 교육비 공제를 축소·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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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진보적 세제 개혁을 위한 실행 전략

• 첫째, 효율성 이론을 앞세워 부자감세에 반대하는 세력에 잘 대응. 이들이 주장하는 감세가 조
세정의에 위반할 뿐 아니라, 장기적으로 성장에 긍정적이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함. 

•   - 법인세 감세 낙수효과가 없다는 것은 많이 알려졌으나 최근 밸류업을 위한 배당소득세 인
하, 자사수매입에 대한 세제혜택 주장에는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였음. 조세정의만을 가지고 
대응이 어려움. 이러한 정책이 단기수익 추출로 기업 성장에 불리할 수 있다, 세수입을 가지고 
혁신생태계를 만들어야 한다는 논리로 대응해야.  

• 둘째, 국가의 적극 역할이 성장과 양극화 해소, 저출산 해소할 수 있음을 주장하고, 그 비전을 
보이면서, 그것을 실현하기 위한 재정정책과 증세 전략 제시. 즉 증세하는 것이 나에게도 이익
이라는 것을 보여주어야. 그리고 OECD 평균 기준이 중요. 

• 셋째, 조세저항을 이길 수 있는 한에서 최대한의 누진성 추구. 그러나 부자증세만으로는 충분
한 세수 확보 어려움. 단기적으로는 부자증세 혹은 누진증세를 추진해야 하지만 보편증세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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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람직한 세제 개혁 기조를 제시하고 동의를 얻기는 매우 어려움.

• 일반적 증세 방안은 현 상태에서 국민들에게 자신들의 복지 또는 복지제도를 위해 지출할 것이라는 

신뢰를 주기에 미흡한 면이 있음. 비효율적으로 사용되거나 낭비될 수 있다는 염려와 불안이 있음.

그 염려와 불안을 해소함으로써 수용성을 높이는 방안으로 목적세 방안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음.

사회복지 지출을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되도록 하는 목적세 제도를 통해 정치적 수용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 목적세라는 경직성에 대한 비판 – 경직성을 완전히 불식하기는 어려울 것임. 그러나 복지국가로 가

기 위해서는 복지지출 확대의 필요성이 매우 크므로 복지지출을 위한 재원으로 사용된다면 경직성

에 대한 우려는 크지 않을 수 있음. 목적세로 시작하여 수용성을 높인 후 제도가 정착되면서 경직성

의 문제가 발생한다면 ‘목적’이라는 칸막이를 그 때 가서   제거해도 늦지 않을 것임.

조세저항을 극복하기 위한 목적세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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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확대에 사용 제시 vs 특정한 복지 연계

• 일본: 복지 목적 제시
• 2012년 소비세율을 5%에서 10%로 인상하면서 증가되는 세수입은 모두 고령화로 늘어나게 되는 사회보장
비로 사용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함. 즉, 사회보장세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않고 소비세율을 2014년 8%,
20119년 10%로 인상하고, 그 증가되는 세액을 사회보장비로 사용하겠다고 한정하였으므로 목적세와 유사
한 기능을 하고 있음.

• 프랑스: 저임금, 저소득자영업자 사회보험료 면제용 일반사회보장세
• 보험료 징수의 기반을 근로소득뿐 아니라 재산소득, 퇴직소득 등으로 확대하여 일반사회보장세(CSG)를 징
수함. 통합하여 징수하지만 급여제도별, 소득종류별로 각각의 부담률을 구분지어 규정. 에서 영국의 통합
징수와 차이가 있음.

• 덴마크: 실업급여와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을 위한 ‘노동시장세(Labor Market Contribution)’
• 기업의 직접적인 고용보험료 부담을 없애주고 소득을 세원으로 하여 목적세 형태로 고용보험 재원을 마련.
사회보험 방식의 고용보험에서는 임금근로자와 자영업자의 보험료율이 다른데 덴마크의 노동시장세는 소
득세와 동일

➢ 각 국가의 복지 필요에 대응하여 다양하게 설계.
➢ 그런데 프랑스와 덴마크는 복지가 이미 잘 발달되어 있는 국가라는 점에서 특정 복지용 목적세를 추가 설계한 

것으로 보이고, 일본은 덜 발전한 복지국가라는 점에서 고령화에 두루 사용할 수 있게 느슨하게 제안한 듯. 대
신 세수 효과가 큰 소비세 선택. 최근 일본에서는 소비세 인상에 대한 반발이 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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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ez & Zucman(2019)의 21세기 사회국가의 재원 계획: 누진적 보편증세 & 목적세

세수 지출

구분 세금의 유형
세수

(국민소득
중 %)

구분 지출 유형

비용
(국민소

득
중 %)

부유세

5천만 달러 이상에 2%

1.2%
보편적 
건강
보험

현재 보험에 가입한 
노동자들이 내는 연간 

8천 달러
6.0%

10억 달러 이상에 3.5%
현재 보험이 없는 

노동자들을 위한 8천 
달러

소득세

배당과 자본소득에 대한 완전한 
과세 1.7%

보편 
교육

공공 육아 및 학령 전 
교육 1.0%

1.0%

최상위 소득 구간 소득세율 60% 공립대학 무료 학비 0.5% 0.5%

법인세
미국 기업에 대한 실효세율 30%

1.2%
판매세 
삭감

판매세와 트럼프 관세 
폐지

2.3%
국가 단위 최저 법인세율 25%

국민
소득세

비례세율 6% 5.6%

합계 9.8% 합계 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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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더불어민주당·개혁신당 소속 여야 30·40대 국회의원 8명은 지난 23일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

견을 열어 최근 국회를 통과한 연금개혁안과 관련해 “기금 고갈을 막기 어렵다”며 “최소 연간 1조원 정

도의 규모라도 국고투입을 당장 내년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 첫걸음으로 ‘연금

소득세’ 징수액 총액을 국민연금에 자동투입하는 방안을 논의하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 ‘연금소득세'는 공적연금과 사적연금을 받을 때 내는 세금으로 대부분 60대 이상 노인이 내고 있다. 연

간 1500만원 미만 수령 시 나이에 따라 3.3%~5.5%를 적용하고, 1500만원 이상은 종합과세 또는 분리과

세 중 선택할 수 있다. 내년 예상 세수는 7845억원이고 매년 연금 수령자가 늘어나 2030년엔 1조1천억

원으로 추계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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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문 
- 김정진 (변호사)

1. 소득세, 법인세, 보유세에 대한 발표자에 지적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공감함. 

O 특히 52p에서 지적한 “누진증세 우선, 그러나 보편증세와 결합되어야”라는 지적은 부자
증세만으로는 충분한 세원확보가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1960년대 미국 소득세 최고세율 
90%이 실질적으로 큰 의미가 없었다는 점도 지적하여야 함.

 

O 특히 현대 세제가 소득세(개인소득세+법인세)와 소비세 중심으로 부동산 보유세 등은 보

조적이라는 점을 강조하고자 함. 

  - 마르크스가 공산당 선언에서 공산주의를 달성하는 두 번째 방책으로 ‘누진적 소득세’

를 주장한 이래, 독일사민당 고타강령에서 소득세 단일세제를 주장했지만 그 소득세가 

실질적으로 실현된 나라는 미국이었고, 결국 현대 세제는 소득세+소비세제가 균형을 맞

추는 형태로 안착됨.(6:5) (사회보장기여금까지 합치면 2:1)  

- 결국 증세를 하려면 소득세, 소비세 중심으로 하여야 하고, 공평성을 제고하려면 소득세 

중심으로 하여야 한다는 점. 다만 한국에서는 부동산이 부의 원천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

해서도 일정한 과세강화가 필요하다고 할 것이나 소득세, 법인세가 중요하다는 점은 지

적하지 않을 수 없음.

2. 비과세 감면 제도 정비가 중요한 과제(52p)라는 지적에 동의하며 조세 간소화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야 함.

O 조세특례제한법은 총 147개조(실제로 조문은 더 많음. 예를 들어 제121조는의 제121조의 

1부터 35까지 있음)로 해가 갈수록 복잡해지고 있음. 세금은 전문가만이 아는 것이고 심

지어 전문가도 알기 어려운 분야가 되어 가고 있음.

   - 2021. 9. 13. 자 경향신문기사 “세무사도 상담 꺼리는 양도세, 납세자는 ‘불안’ 국

세청엔 ‘문의폭주’”

   - 2022. 7. 10. 자 한국경제 기사 “양도세 비과세 조항만 74개...국세청 직원도 이해하기 

힘든 법 됐다”

O 이는 점점 한국세법이 미국식으로 되어 가고 있는 것으로 제도가 이렇게 투명하지 않으

면 세금의 특성상 증세는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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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공정하고도 효율적인 세금제도를 만들기 위해 부단히 노력해왔

다.  스웨덴인들은 여러분 보다 훨씬 더 많은 세금을 낸다. 저는 제 월급의 42%를 낸다. 

대부분의 스웨덴인은 자기 소득의 약 30%를 세금으로 낸다. 반면, 스웨덴에는 부유세, 증

여세, 상속세가 없다. 다시 돌아와서 스웨덴은 소비세(부가가치세)도 높다. 대부분의 소비

에 25%의 세금이 붙는다. 다만 음식, 옷, 책에는 6%만 붙는다.  왜 스웨덴의 사회민주당 

정부는 부유세, 증여세, 상속세를 폐지했을까? 왜냐하면 이런 세금들은 걷는 데 많은 사

회적 비용이 들 뿐 아니라 사회로 환원되는 양은 상대적으로 매우 적기 때문이다. 그래

서 우리는 세금체계를 간소화하는데 모든 노력을 집중했다. 이것이 공평하나고? 그렇다. 

공평하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요소는 단순함이다. 그 결과 오늘날 스웨덴에서 부과

되는 세금의 약 98.5%가 실제로 걷힌다. 여러분이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한국에서는 그 

수치가 70%에도 못 미친다. 이것은 대단히 중요하다. 복지시스템에 대해 논의할 때 세금

을 확실히 걷는 것에서 출발해야 한다는 점을 기억하기 바란다. 이것이 없으면 시스템을 

유지할 수 없다.”1)  

O 소득세, 법인세의 비과세 감면을 조정하면서 세제를 가능한한 간소화시켜 예측가능성을 

높여야

3. 감세정책의 정치학

O 현재 한국 정치의 상황을 보면 감세의 악순환이 평소보다 악화될 가능성이 매우 큼

O 특히 금투세 폐지를 양당이 사이 좋게 합의한 것은 매우 안 좋은 징조임. 

 - 한국이 저발전 상태의 70년대도 아닌데 이렇게 광범위한 분야에 대한 비과세를 유지하는 

것은 도저히 설득력이 없음. (1962년에 은행 국유화, 가차명 거래 허용, 이자배당소득세 

비과세를 실시했는데 이는 자본 부족 상태에 있는 국가에서 저축 증대라는 강력한 동기

가 있었음. 1972년에 이자, 배당소득에 대해서 5%를 다시 과세하기 시작함.)

O 저성장 또는 마이너스 성장이 눈 앞에 있음. 

  - 누진세 구조로 인하여 세수는 더 줄어들 것임

O 과거에도 감세가 있었지만 그 영향이 윤석열 정부만큼 크지 않았던 이유는 그동안은 과

표가 양성화되어가는 과정이었지만 이제는 과표 양성화는 상당부분 진척되었다고 보아야 

함. 따라서 감세로 인한 세수 감소는 매우 가파를 것임.

1) 2013. 5. 22. 정의당이 주최한 라르스 다니엘손 주한 스웨덴 대사의 ‘사회민주주의, 스웨덴 보편적 복지의 
근간’이라는 강연 중

   https://www.youtube.com/watch?v=0Da7kpfk7V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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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가가치세 과세 업종 확대(1999), 신용카드 소득공제제도(1999), 현금영수증 의무발급제

도(2007), 전자 세금계산서 도입(2010), 과세자료 전산화 등의 진척

  - 이제는 노동자만이 유리지갑으로 세금을 다 부담한다는 주장은 더 이상 통용될 수 없음. 

 O 양당은 증세 정책으로 권력을 잃었다는 트라우마가 있음. 

  - 박정희의 정권의 부가가치세(1977) (일본 1989년 3%, EC 1960년 후반 도입, 영국, 이탈

리아 1973년 도입, 미국은 여전히 매상세(sales tax), 부마항쟁 때 시민들이 “부가가치세 

철폐하라”고 외쳤다는 기록.

  - 노무현 정권의 종합부동산세(2005)

 O 감세는 복지축소로 이어질 뿐 만 아니라 중산층 및 중소기업에 큰 고통을 안길 수 있음. 

   - 이명박, 박근혜, 윤석열 정부의 공통적 현상(과도한 세무조사, 기존 세무관행에 반하는 

과세)

   - 2025. 6. 15. 시행하는 국세기본법

      제84조의3(세무공무원에 대한 포상금 지급) ① 국세청장은 국세의 부과ㆍ징수ㆍ송무

에 특별한 공로가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 대상, 지급 한도, 선정 기준 및 지급 방법 등에 관하

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트럼프 시대 조세정책의 향배

O 트럼프 행정부는 상호관세로 소득세 및 그 주무무처인 IRS를 폐지한다고 밝히고 있음. 물

론 실제 가능할지는 의문임.

O 만약 미국이 소득세를 폐지하거나 대폭 줄일 경우(소득세는 사실 그 고향이 미국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님, 1913년 소득세 도입을 위해 헌법까지 고침) 이중과세 방지 협정 개정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매우 큼

 - 이중 과세 방지 협정은 자유무역이 실시된 2차대전 후 전쟁으로 인하여 높아진 각국의 

소득세가 이중으로 부과될 경우 실질적으로 투자, 무역에 장애가 될 것으로 생각해 속지

주의를 기초로 하여 한 쪽에만 부과하도록 조약을 맺게 되고 OECD에서 모범안을 만들고 

각국이 이를 참조하여 양자협상으로 과세권을 배분하는 조약인데 예컨대 미국이 소득세

를 폐지한다면 미국 법인이 해외에서 고율의 법인세를 부담하는 것에 대해서 문제제기할 

수 있음. (양국 국세청간 협의 또는 조약 재개정 이슈가 생길 것임.)

O 이것이 한국과 각국의 소득세제에 어떤 충격을 미칠지 여부에 대해서 대비, 검토가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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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의 감세효과2)

2025. 4.29.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연구위원

1. 세수 결손 및 세수 감소 규모 비교

2년간 세수감소 현황: IMF(3%), 금융위기(-1.7%), 코로나 위기(-2.7%) 보다

극단적으로 심각한 –15%

○ 세수 결손은 예산 대비 부족한 금액을 일컫는 말. 24년 국세 예산 400.6조원 대

비 국세 결산 금액은 336.5조원임. 예산 대비 세수 결손 규모는 30.8조원(-8.4%)임.

○ 반면, 세수 감소 규모는 23년 결산(344.1조원) 대비 24년 결산(336.5)금액과의 차

액으로 7.5조원(-2.3%)임.

○ 전년보다 국세 수입이 감소하는 일은 대단히 이례적인 일임. 실제로 1990년부터

2022년까지 32년 동안 전년 대비 국세수입이 감소한 해는 1998년(IMF 외환위기)

2009년(금융위기), 2013년(경기둔화), 2020년(코로나 위기) 이상 단 4개 년에 불과

함. -1% 이상 국세 수입이 감소한 해는 IMF위기(-3%), 금융위기(-1.7%), 코로나위

기(-2.7%) 이상 대규모 경제 위기를 겪은 단 3개 년을 제외하고는 존재하지 않음.

○ 24년 국세수입은 전년보다 2.3% 감소했음. 이는 2009년 금융위기 국세수입 1.7%

감소보다 감소폭이 더 큼. 특히, 2023년, 2024년 2년 연속 국세수입이 감소했음.

물가는 오르고 경제성장률도 꾸준히 상승하는 상황에서 전년도 국세 수입이 감

소하면 차년도 국세수입은 기저효과로 인해 상승압력이 커지게 됨.

○ 이에 2년 연속 국세 수입이 감소하는 것은 극단적으로 드문 일임. 실제로 1990

년 이후 2년 연속 국세 수입이 감소한 적은 2023년, 2024년 외에 과거에 존재하

지 않음.

○ 23년, 24년 2년간 국세수입 감소율은 22년 대비 -15%임. 이는 2020년 코로나위

2) 이상민(2025), 24년 총수입, 총지출 마감결과 분석, 나라살림연구소 나라살림브리핑 421호 
2) 이상민(2024), 2020~2023년 상위 10대 기업 세금감면액 및 법인세 비용 분석
2) 이상민(2024), 정부별 세법 개정이 현 정부 및 차기 정부에 미치는 세수 효과, 조국혁신당 용역보고서 기초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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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국세수입 감소 폭(-2.7%)는 물론 1998년 외환위기 국세수입 감소 폭(-3.0%)를

압도하는 극단적인 국세 수입 감소 규모임.

<1990 ~ 2024년 중, 전년 대비 국세수입 감소 연도 전체 비교>

 (단위: %)

2. 윤석열 정부 세법개정안 효과 분석

윤석열 정부가 2022년부터 2024년까지 3년간 감세를 통한 부작용은 
윤석열 정부 5년간 83.7조원의 재정여력을 감소하고 차기정부의 재정여력은 약 100조원 감소시킴

○ 윤석열 정부가 처음으로 발표한 2022년 세법개정안에 따른 세수효과는 5년 누적

합계 기준으로 60.3조원의 세수 감소 효과가 있는 큰 규모의 감세 세법개정안임.

○ 법인세율 인하에 대한 세수감소효과가 5년간 누적 기준 약 30조원에 달했으며

증권거래세, 종부세 등 거의 모든 세목에서 큰 규모의 감세조치가 이루어 졌음.

이는 2008년 이후 가장 세수감소 규모가 큰 개편안임.

○ 특히, 세법개정안 외로 2023년 1월 정부는 반도체 등 국가전략산업 시설투자 및

R&D 공제 금액을 크게 확대했는데 이를 통해 5년간 약 13조원의 세수 감소효과

가 발생함.(일몰 연장 가정)

○ 2023년 세법개정안에 따른 세수효과는 5년간 누적 기준 2.9조원의 세수 감소 효

과가 있는 감세 세법개정안임. 자녀장려금 확대 및 출산보육수당 비과세 한도 상

향 및 개인택시 자동차 부가가치세 환급 실시 등으로 소득세 및 부가가치세수가

감소됨.

○ 2024년 세법개정안은 5년간 누적기준 18.4조원 세수 감소 효과가 있는 큰 규모

의 감세 세법개정안임. 상속세율 인하 및 상속공제 확대에 따른 감세가 전체 감

연도 1998년 2009년 2013 2020 2023 2024 23, 24 2년간

경제

상황
IMF 외환위기 금융위기 카드대란 코로나 위기 ? ?

국세

증감률
-3.0% -1.7% -0.5% -2.7% -13.1% -2.3%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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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규모를 상회함. 다만, 카드수수료 및 전자신고 세액공제 등 부가가치세 증세

효과도 일부 존재함.

○ 결국, 윤석열 정부는 정권 첫해인 2022년에만 향후 5년간 -60.3조원의 감세 세

법 개정안을 발표한 이후 반도체 등 국가전력 산업 세액공제 확대, 상속세율 인

하 등 큰 규모의 감세 조치를 지속적으로 발표하였음.

○ 이에 따라 윤석열 정부에서 발표한 감세 정책으로 윤석열 정부 임기 내인 2023

년부터 2027년까지 총 83.7조원의 재정여력이 감소함.

○ 특히, 윤석열 정부의 세법개정안 감세 효과는 이후 차기 정부에 그 효과가 더욱

큰 폭으로 증대되어 차기 정부 5년간 총 100조원의 재정여력을 감소시킴.

○ 25년 총 국세수입 예상치가 382조원임. 1년 국세 총 국세수입이 400조원 내외에

이를 것을 고려해보면 5년간 100조원의 세수감소 규모가 차기 정부의 재정여력

을 얼마나 큰 규모로 감소 시킬 것인지 짐작할 수 있음.

○ 결국 윤석열 정부의 세법개정안을 통해 윤석열 정부는 5년간 총 83.7조원의 재

정여력이 감소되지만, 차기 정부에 미치는 악영향이 약 100조원으로 차기정부의

재정여력을 더 크게 감소시킴.

* 연도별 전년대비 기준(순액법)을 누적으로 합산함.

윤석열 정부 차기 정부 누적
소계

연도 2023 2024 2025 2026 2027 2028 2029 2030 2031 2032

24 세법개정안 -6,227 -38,833 -3,888 8,756 -3,323 -183,942

23 세법개정안 -7,546 1,778 241 -269 1,077 -29,356

반도체등

세액공제확대
-44,307 22,800 - - - -130,335

22 세법개정안 -64,096 -74,310 1,225 5,173 616 -603,083

연도별 누적합계 -64,096 -190,259 -170,683 -204,102 -207,643 -197,810 -201,133 -201,133 -201,133 -201,133 -946,716

정부별 누적 합계 -836,783 -1,002,342

표 2 윤석열 정부 연도별 세법개정안의 5년간 세수효과
(단위: 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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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정부별 세법 개정 세수효과 결과

○ 각 정부는 정파적 이익을 위해 감세 정책을 펼치고자 하는 유인이 발생함. 다만,

감세를 통한 정파적 이익은 향유하는 반면 감세 정책의 부작용은 당해 정부뿐만

아니라 차기정부의 재정여력 감소로 이어짐.

○ 마찬가지로 정파적 손해를 감수하고 증세 정책을 감내하면, 그 증세에 따른 긍

정적 효과는 당해 정부뿐만 아니라 차기 정부의 재정여력 증대로 이어지게 됨.

○ 박근혜 정부는 4년간 일관되게 세수를 증대시키는 세법개정안을 발표함. 이러한

증세 조치를 통해 박근혜 정부는 4년간 재정여력이 10.6조원이 증가함.

○ 특히, 문재인 정부는 박근혜 정부의 세수 증대효과를 통해 약 21.8조원의 재정여

력이 증대되었음. 박근혜 정부는 문재인 정부에 21.8조원의 세수 선물을 주었다

고 평가 가능함.

○ 문재인 정부가 편성한 첫 번째 세법개정안인 2017년에는 소위 핀셋 증세를 통

해 증세를 단행했으나, 이후 4년간 지속적으로 작은 규모의 감세 정책을 발표함.

이를 통해 문재인 정부는 5년간 9.9조원의 재정여력을 마련했으며, 윤석열 정부

의 재정여력도 5년간 약 6.8조원을 증대시킴.

○ 반면, 윤석열 정부는 3년 내내 큰 규모의 감세 조치를 단행함. 감세에 따른 정파

적 이익과 별개로 윤석열 정부는 5년간 83.7조원의 재정여력이 감소됨. 윤석열

정부 내내 시달리는 세수감소와 재정수지 적자 규모는 윤석열 정부의 감세 정책

과 무관하지 않음.

○특히, 윤석열 정부의 감세 조치로 차기정부의 재정여력은 더욱 드라마틱하게 감

소함. 윤석열 정부의 단 3년간의 감세조치로 차기 정부에서 5년간 감소되는 세수

효과는 무려 100조원을 초과함. 25년 총 국세 수입이 400조원에 못 미친다는 사

실을 감안해 보면, 5년간 100조원의 세수효과가 얼마나 큰 규모인지 짐작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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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문재인 정부는 지나친 증세 정부기에 윤석열 정부는 이를 되돌리는 측면에

서 적절한 감세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있음. 그러나 증세정부는 박근혜 정부이며,

문재인 정부는 2022년도 첫해 핀셋 증세를 제외하고는 지속적으로 감세 조치를

통해 차기정부에 미치는 효과는 사실상 세수 중립에 가까움. 박근혜 정부가 차기

정부에 준 ‘세수 선물’ 규모 21.8조원에 비해 문재인 정부가 윤석열 정부에 준

‘세수 선물’ 규모는 6.8조원으로 크지 않음.

○반면, 윤석열 정부가 차기 정부에 주는 ‘세수 부담’ 규모는 –100조원을 초과하여

차기정부의 재정여력을 크게 감소시킴.

○감세는 그 정파적 성과는 현 정부가 누리는 반면 그 피해는 차기정부에 이전시킨

다는 점에서 보다 중장기적인 재정의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이해 할 필요가 있음.

4. 시사점

○ 지난 정부 마지막해인 2022년 국세수입 396조원에서 윤석열 정부 2년만인 2024

년 국세수입은 337조원으로 2년간 무려 15% 감소했음. 이는 코로나위기(-2.8%),

금융위기(-1.7%)는 물론 IMF외환위기(-3%) 시절 국세수입 감소규모를 큰 폭으로

초과하는 것임.

○ 정부는 이를 글로벌 복합위기 탓으로 설명하나 경기부진 외에 정부의 적극적 감

세도 큰 영향을 줌. 실제로 2년간 경제성장률은 낮았으나 높은 물가상승률로 인

한 명목성장률은 23년 3.3%, 24년 5.9%로 98년 IMF 명목성장률(-0.7%), 2020년

코로나위기 명목성장률(0.9%)보다 크게 상회함. 2009년 금융위기 때 낮은 경제성

당기 정부 차기 정부

박근혜 정부 10.6 조원 (박근혜 정부 4년간) 21.8 조원 (문재인 정부 5년간)

문재인 정부 9.9 조원 (문재인 정부 5년간) 6.8 조원 (윤석열 정부 5년간)

윤석열 정부 -83.7 조원 (윤석열 정부 5년간) -100 조원 (차기 정부 5년간)

표 3 박근혜, 문재인, 윤석열 정부 세법개정안의 당기 및 차기 정부 세수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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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률(0.8%)에도 불구하고 세수감소폭이 다른 경제위기 때보다는 양호한(-1.7%)

이유는 명목성장률(4.4%)이 높은 측면도 있음.

○ 즉, 국세수입은 실질성장률보다는 명목성장률에 더 큰 상관관계가 있는데 윤석

열 정부 2년간 명목성장률은 꾸준히 상승함에도 국세수입 감소가 –15%가 발생

한 것은 정부의 적극적 감세효과도 큰 규모로 영향을 미쳤기 때문임.

○ 2022년 당시 추경호 기획재정부 장관은 법인세율 등을 내리면서도 세수감소 효

과가 없다고 주장함. 그러나 기획재정부는 정부의 법인세 감세효과에 따라 5년간

30조원가량 세수가 준다고 밝힘. 기재부 장관의 말을 기재부가 부정하는 상황임.

그러나 기재부 세수 감소효과도 국회예산정책처 추계에 따르면 지나치게 과소추

계 되었음.

○ 즉, 윤석열 정부의 감세 정책의 문제점은 감세의 장단점을 모두 국민에 상세히

알리고 국민의 동의를 통해 감세를 한 것이 아니라 감세의 세수 감소효과조차

부정하고 국민을 속이면서 실시한 감세라는 점이 문제의 핵심임.

○ 한편, 윤석열 정부의 24년 세법개정안 감세의 핵심은 상속세 인하였음. 이것이

국회에서 부결되어 차기정부의 실질 감세효과는 5년간 –100조원이 아니라 –80

조원으로 줄어들었음.

○ 그런데 24년 국회에서 부결된 상속세법 감세를 더 확대하여 25년에 재추진하고

자 함. 만약 상속세법 감세안이 25년도에 추진된다면 다시 –80조원에서 –100조

원으로 감세규모가 증가할 것임.

○ 문제는 차기 정부의 증세 방안도 대단히 제한적이라는 것임. 24년 금융투자소득

세를 폐기하면서 주식 양도차익 등 자본소득에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게 되었

음. 자본소득에는 한 푼의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으면서 노동소득 소득세를 더욱

강화할 수는 없음. 바이든 정부에서 미국은 일정부분 법인세 증세를 추구했으나

트럼프 정부에서 미국은 법인세 감세를 추진한다고 함. 미국이 법인세율을 내리

는 상황에서 우리나라가 법인세율을 증대하기는 어려움. 법인세는 국제조세경쟁

이 중요하기 때문임. 그렇다고 정치적으로 부가가치세율을 올리기는 사실상 불가

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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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상황에서 소득세 감세를 추가 추진한다고 함. 그러나 윤석열 정부에서 법

인세뿐만 아니라 소득세도 낮췄음. 22년 세법개정에서 과표구간을 높여 근로소득

자의 부담을 완화했음

* 소득세법

○ 이에 따라 23년 근로소득 결정세액은 1.1%만 증가했는데 이는 경상GDP 상승률

3.3%는 물론, 소비자물가지수, 3.6%, 근로소득 급여총계 증가율 6.1%보다도 크게

낮은 증가율임.

○ 특히, 근로소득자 인원이 증가한 것까지 고려하면 22년과 23년 같은 급여를 받

는 근로소득자 세금 부담은 큰 폭으로 감소했음. 이는 과표구간 상승뿐만 아니라

각종 공제 확대도 세부담을 감소했음.

* 국세통계연보 근로소득 연말정산 신고 현황 가공 분석

2022년 이전 과표 구간 2022년 이후 과표구간 한계세율

1200만원 이하 1400만원 이하 6%
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

1400만원 초과
5000만원 이하

15%

46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50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24%

1억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1억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35%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38%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40%

10억원 초과 10억원 초과 45%

　 2022년 2023년 증감액 증감률

근로소득  급여총계 869,287,953 922,596,468 53,308,515 6.10%

근로소득자 인원 20,534,714 20,852,234 317,520 1.50%

근로소득세수 60,370,406 62,071,988 1,701,582 2.80%

근로소득  결정세액 59,145,880 59,783,897 638,017 1.10%

경상GDP 2,323,781,500 2,401,189,400 77,407,900 3.30%

소비자물가지수 107.7 111.6 　 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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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제로 2022년 각 구간별 1인당 세액과 2023년 각 구간별 1인당 세액을 비교해

보면 사실상 전 구간에서 근로소득세 결정세액이 줄어 들었음. 22년보다 23년 근

로소득세수가 증가한 것은 근로소득이 증가했기 때문이며, 만약에 22년과 23년

동일한 근로소득을 유지한다면 세액은 큰 폭으로 줄어들었음.

* 국세통계연보 근로소득 연말정산 신고 현황 가공 분석

○ 특히, 과표구간은 중산층 및 저소득층의 과표만 줄이고 고소득층의 과표는 그대

로 유지했으나 줄어든 세금 액수는 10억원 초과에서 1인당 5400만원의 세금을

줄였음.

○ 결국 연봉5천만원 ~ 6천만원 근로자의 세금을 연11만원(월간 9100원) 줄이는 감

세조치에 따라 5억원~ 10억원 근로자의 세금을 445만원 줄이고 10억 초과 근로

자의 세금을 연간 5424만원 줄이게 됨.

○ 국가재정 지출 규모는 정해져 있기에 누군가의 세금을 줄이면 결국 그 피해는

국민 전체가 볼 수밖에 없음.

　총급여
2022년 1인당

 결정세액

2023년 1인당

 결정세액
차액

1천만 이하    846,154  833,333 -12,821 

1.5천만  이하  11,182    11,202   20 

2천만 이하  64,578    64,474 -104 

3천만 이하    199,299  187,327 -11,972 

4천만 이하    600,850  531,879 -68,971 

4.5천만  이하 1,110,394   1,018,967 -91,427 

5천만 이하 1,514,611   1,412,735 -101,876 

6천만 이하 2,200,305   2,086,586 -113,719 

8천만 이하 3,822,640   3,627,351 -195,289 

1억  이하 7,231,630   6,746,329 -485,301 

2억 이하   17,442,930 16,996,526 -446,404 

3억 이하   53,150,095 52,707,749 -442,346 

5억 이하 102,250,945   101,055,079 -1,195,866 

10억 이하 213,296,792   208,843,409 -4,453,383 

10억 초과 804,902,550   750,667,292 -54,235,258 

합계　 4,338,644   4,281,106 -  57,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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